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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12. 2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’22년도 전기·가스요금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, 물가

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분산

반영한 것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함
(12.28일자 중앙, 조선, 한경, 매경 등 보도에 대한 설명)

※ 기획재정부 공동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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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전기·가스요금을 ‘22년 1분기는 동결한 후 2분기부터 인상하겠다는

계획은 요금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대선 뒤로 인상 시

기를 조절한 정치적 결정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① ‘22.1분기 전기·가스요금 동결은 정치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님

ㅇ ’22년 1분기에 전기·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내년 1분기에 물가
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

-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
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
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,

    * 국제유가 전망, 물가 기저효과(‘21.1Q 1.4% → 2Q 2.5%, 신지수 기준) 등 감안시 
물가압력 점차 완화 예상
↳ EIA(Brent유, ’21.12월 전망, $/B): (‘22.1Q)78 (2Q)73 (3Q)70 (4Q)67

ㅇ 이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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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, 정산단가는 ‘천연가스 공급규정’에 의거,
전년도 미수금 등 조정 내역을 매년 5월부터 1년간 반영하도록
되어있어,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산단가를 조정하는 것임

② ‘22년 연간 요금인상 요인 분산 반영 계획은 기 발표한바 있음

ㅇ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(12.20일) 시 내년도 전기·가스요금
인상요인을 연간 분산하여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,

ㅇ 이에 따라 내년도 전기·가스요금 조정계획을 연내에 확정 발표하
게 된 것임

※ 문의: <산업통상자원부>
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(044-203-3910)/류창환 사무관 (044-203-3911)
가스산업과 김진 과장 (044-203-5230)/이송이 사무관 (044-203-5216)

<기획재정부>
물가정책과 김승태 과장 (044-215-2770)/김애리 사무관 (044-215-2772)


